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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지방선거가 코 앞, 국회는 정개특위 즉각 
설치하라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시한 고작 20여 일 남아 
비례성 ·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과제 논의 

착수해야 

 

1.​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겨우 200여 일 남았다.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확정해야 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고작 20여 일 남아있을 뿐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조차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논의는 시작도 되지 

않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당시 야5당 원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약도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회는 

조속히 논의에 나서 지방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라.  

2.​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시민들 앞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한 바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는 

지방선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 

지구당, 지역정당과 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등 정치개혁 과제를 집중적으로 

2-1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peoplepower21.org/contact
http://bit.ly/mediaPSPD
https://bit.ly/GoPSPD
https://goo.gl/JeCr7D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선거가 임박해서야 거대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던 관행 아닌 관행이 이번에 또 반복돼서는 안 된다. 내란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를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국회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국회는 즉각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정치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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